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18집 제3호, 2011, pp.129~164

복지국가의 변화과정과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38)

김 교 성39)** ․ 김 성 욱**40)*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관계를 중심으

로 주요 복지국가의 변화과정과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 복지국가들과

의 비교 속에서 최근 급격한 정치·경제·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체제

의 유형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방법론적-이론적 적절성 논쟁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다차

원적 측면을 반영하였고 이념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복지국가의 변화 정도와 방향 및 주

요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이나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기존의 복

지제공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복지의 결합방식과 변화 전략에 나

름의 고유한 제도적 결합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복지국가

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되지 않는 양상과 전략을 보이는데, 한국은 법적 고용보호 정도

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활용하여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속성으로 변화하는 반면, 일본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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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혼재되고 차별적인 속성을 보이며 보다 평등한 임금소득 구축의 노력을 주된 변화의 전

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변화에는 단일한 변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의 과정과 전략이 존재하며, 이념형 분석은 복지국가 변화의 수렴과 분화 및 다

차원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비교연구에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복지국가, 동아시아 복지국가, 복지지출, 임금분산, 고용보호

1. 서론

‘복지국가 위기론’(Mishra, 1981)과 ‘축소론’(Pierson, 1994) 논쟁 이후, 비교사회정책 연

구자들은 복지국가의 적응(adaptation)과 재편(restructuring) 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

기 위해 노력해 왔다(Esping-Andersen, 1996; Rothstein and Steinmo, 2002; Ferrera and 

Hemerijck, 2003). 그러나 적응 혹은 재편이라는 용어는 복지국가의 변화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 혹은 어떤 제도영역을 중심으로 — 적응하고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Clasen and Siegel, 2007; Kim, 2005; 김교성 ․ 김
연명 ․ 최영 ․ 김성욱 ․ 김송이 ․ 황미경, 2010; 김교성 ․ 김성욱, 2010). 1990년대 이후, 인

구 ․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치 ․ 사회적 압력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대응양식을 가져온 것

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후퇴와 지속, 또는 패러다임적 전환

(paradigm shift)과 주변부적 수정, 그리고 경로의존(path dependency)과 파괴(breaking)

와 같은 비교사회정책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논쟁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비교복지국가 연구의 ‘종속변수의 문제’(dependent varia-

ble problem)로 규정되어 온 거시 양적변수(특히 복지지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Kühner, 2007: 5). 이는 상이한 유형의 사회권과 지출데이터의 효용성 

및 복지축소나 제도적 변화와 관련한 이론적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Green-Pedersen, 2004, 2007; Bonoli, 2007, Kühner, 2007; Kvist, 2005, 2007).1) 이들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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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주장에 따르면, 복지지출은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이 높은 반면(Castles, 

2004),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복지국가의 부수적인 현상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계를 가지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Gilbert, 2002; Mares, 2005). 다시 말해, 종속변

수의 문제는 ‘복지국가’라는 독특한 자본주의 국가양식의 변화과정을 어떻게 혹은 무엇

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인 동시에, 복지체제 논의의 핵심 

주제였던 유형화만으로는 다양한 변동이론을 적절히 포괄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

고 있는 것이다(김연명, 2004).2) 

이와 같은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방법론적-이론적 적절성 논쟁은 동아시아 복지국

가 유형화 관련 논의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잔여적 복지국가로 간주되어 온 동아시아 복지국가(김연명, 

2004: 134; 박병현 ․ 김교성 ․ 남찬섭 ․ Nelson Chow, 2007: 215)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서구 복지국

가들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구성된 세 가지 체제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일본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복지체제(hybrid welfare states)로 규정한 바 있다

(Esping-Andersen, 1996; 1997). 사실 동아시아 복지국가를 서구와 다른 예외적인 체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Esping-Andersen에 앞서 Jones(1993)의 ‘유교주의 복지국가론’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그녀는 강력한 가족 및 공동체의 복지기능과 미약한 공식적 복지제도 간 

관계를 분석한 이후, 동아시아 복지국가는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가 강조된 가구경

제 중심의 복지국가이며, 서구 복지국가와 동일한 준거틀을 통해 조망하기 어려운 예외

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최근에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수립보다는 성장친

화적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의 특성을 ‘생산주의 복지체제’(produc-

tivist welfare regime)로 설명하려는 시각이 등장하기도 하였다(Holliday, 2000). 이 외에

도 공식적인 복지제도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업복지 프로그램, 

광범위한 고용규제, 대규모의 공공근로 등에 집중하는 연구(Estevez-Abe, 2008)도 서구

와는 다른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특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1) 이와는 달리 논쟁적이기는 하나 복지지출 데이터의 유용성도 일부 확인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Siegel, 2007).
2) 물론 복지국가 변화와 역동을 관찰하기 위해 복지지출의 1차 차분변수나 매년 평균성장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Kittel and Obinger, 2003), 통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적절성이 보완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견

해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Green-Pedersen, 2007: 15).



● 132

결과의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들 연구들은 동아시아 복지체제가 서구와 같은 

독자적인 구성원리가 없는 예외적 체제라는 시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2011: 8-19)은 이러한 시각을 ‘동아시아 예외주의’(East-Asian exceptionalism)라

는 명명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데, 그는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예외성을 판단하는 데 중

요한 것은 단기적 변화나 특정제도의 현상에 있기보다 복지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

회경제적 요인과 전체적 변화의 방향 및 구성원리를 조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

하면 비교의 수준과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특수성이 

강조될 수도 있고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Takegawa(2005)의 ‘복지 오리엔탈리즘’(welfare orientalism)에 대한 비판과도 유사한 맥

락이라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유럽(특히 스웨덴)의 사회복지를 설명하는 데 동원되

는 복지체제론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다. 서구의 이론적 틀로 분석한 동아시아 복지는 항상 서구와 다른 형태로 보일 수

밖에 없으며, 동아시아 국가 간 차이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 따라서 서

구와 동아시아 복지국가 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종속변수에 관한 

방법론적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복지체제론 적용을 위한 이론적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기존 복지국가 비교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방향을 정확하

게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이론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만의 

특이성을 강조하기보다 복지국가 일반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를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변화과정과 정도 및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Fuzzy-set 접근방식을 활용한 이념형 분석(ideal type analysis)을 실

시하고, 다양한 복지국가들을 하나의 단일한 차원으로만 파악하기보다 자본주의 복지

국가 이해의 핵심적 제도범주이자, 동서양 복지국가의 일반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노동

과 복지(김종일, 2004: 47; 손호철, 2004: 164)의 다차원적인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

3) 복지체제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 따른 한국의 복지개혁 과정과 성과에 대한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격렬한 논쟁(소위 복지국가성격논쟁)에서도 드러났는데, 남찬섭(2002: 13)은 당시 한국

복지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정책 연구자들 간 입장의 모호함은 복지체제론의 

직접적 적용가능성과 체제전환의 시점을 설정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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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복지국가의 시계열적 변화과정과 

주요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의 역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서구 복지국

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위치와 변화 방향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러

한 연구의 과정은 복지국가의 변화를 단순히 제도와 잔여 등의 이분법적 논리로 구분하

기보다 다양한 수준으로 분화시켜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변화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을 고려하는 최근의 연구경향(ESPAnet, 

2007; Kühner, 2007; Scruggs and Pontusson, 2008)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앞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아시아 복지체제를 포함한 복

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최근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 연구의 방법

론적인 측면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종속변수의 문제’와 대안적 방법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와 동아시아 복지체제 연구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는 Jones(1993)와 Esping- 

Andersen(1996)을 기점으로 ‘다양한’ 복지국가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 왔다. 특

히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유형화 연구의 토대가 된 Esping-Andersen(1999)의 연구는 복

지국가 비교에 있어 복지지출 수준이나 도입된 제도의 양과 같이 국가 간 양적차이를 

강조하던 기존의 입장을 비판하고, 탈상품화와 계층화,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역할분담 

방식을 중심으로 한 질적인 측면의 복지국가 체제 논의를 전개하면서, 제도주의에 기반

한 후속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4) 그의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특정 

4) 그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사회정책 연구에 유용성을 제공한다. 첫째, 보다 큰 분석틀로써 복지국

가와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변인들이 동원된다면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가설설정과 검증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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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유형에 속할 경우, 해당국의 기본적인 복지생산과 분배양식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복지체제논의에서 최근 새롭게 조망되는 분야가 동아시아 사회

복지의 성격과 유형에 관한 것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발달 혹은 재편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Midgley(1986) 이후 크게 확산

되어 왔는데, 그 특징은 대체로 몇 가지 용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인 것으로는 유교주의 복지국가(Jones, 1993), 발전주의 복지국가(Miyamoto, 2003; 정무

권, 2002),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혼합형(Esping-Andersen, 1997), 생산주의

적 복지체제(Holliday, 2000), 일본형 복지국가(Goodman and Peng, 1996), 대만형 복지모

델(Hill and Hwang,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복지국가 연구와 유형화 연구의 

결합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Goodman and Peng(1996)과 

Takegawa(2005) 등은 관련 연구들이 서구의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동아시아 

고유의 독특한 복지생산과 분배방식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를 서구에 대한 ‘예외적 사례’로 규정한다고 비판한다.

한편 김연명(2004: 138-142)은 동아시아 복지국가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형화

의 방법론적 한계에 집중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분석시

점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의 변화 및 발달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복지

국가의 속성과 그 측정방식에 따라 유형화의 결과가 다양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속성변수 선택의 임의성’ 뿐만 아니라 선택된 속성이 해당 복지국가들의 현실을 제대

로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례(ambiguous case)를 새로운 유형(예를 들어, 혼합형 또는 

제4의 유형5))으로 규정할 경우, 유형화가 갖는 장점인 설명과 분석의 간결성(explanatory 

and analytical parsimony)을 포기해야 하거나, ‘질적으로 다른 현상’(Esping-Andersen, 1999: 

74)을 기존의 복지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방법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측정하였다면, 기존의 서구 국가들도 재분류하여 

비교의 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 유형화 

5) 개별 복지국가의 독특한 형성 및 발전과정을 강조하며 일부 국가에 대해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

로는 호주모델을 강조한 Castles and Mitchell(1993), 남유럽 국가의 상이성을 제시한 Ferrera(1996), 가족정책을 중

심으로 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 Sainsbury(199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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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있다기보다 복지국가의 특성을 이해하며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 복지국가를 포함하는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는 크게 복지국가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통해, 어떻

게 ‘복지국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6) 서구와 동양의 복지국가를 비교하

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정당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성숙한 복지국가로 간주되어 온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진행

된 기존의 유형화 논의에 ‘미성숙’한 복지국가인 한국이나 일본 등의 동아시아 복지국

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와 연관된다(Gough, 2001; Tang, 

2000; Takegawa, 2005). 이들 논의들은 서구의 복지국가와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공통된 

경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교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

해, 서구 복지체제 조차도 그 경험과 발달과정이 상이한데, 서양과 동양 각각을 단일한 

실체로 상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김연명

(2004: 144)은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의 유용성을 인정한다면, ‘서양의 복지체

제’와 ‘동양의 복지체제’에 대한 2자간의 비교가 아니라, 자유주의, 보수적 ․ 조합주의, 

사민주의 복지체제 각각과 동아시아의 복지체제 간의 4자를 비교를 하는 것이 논리적

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종속변수의 문제: 분석차원과 분석방법

이러한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는 최근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 주목을 받

고 있는 ‘종속변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국가 유형화 연

구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사용된 분석방법이 ‘변화하는 복지국가’를 파악하는 데 유

용한 방법인가라는 질문에 집중되어 왔다. 실제 복지국가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크

게 복지국가가 축소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O’Connor, 1973; Schwartz, 1994)과 복지국가

의 위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조정(recasting, restructuring, transition)이 목

격된다는 주장(Pierson, 2001; Esping-Andersen, 1996), 복지축소의 일반적 경향은 발견

6)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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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결론내릴 수 있는 사실은 현실의 위기가 아니라 ‘신화의 위기’라는 주장

(Castles, 2004), 그리고 복지국가의 쇠퇴나 후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지 확실하

지 않다는 주장(Jæger and Kvist, 2003)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호성은 종속변수로써 복지국가에 대한 정확

한 개념화와 조작화의 부재, 그리고 측정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는 것이다(Kvist, 2005; Green-Pedersen, 2007; Clasen and Siegel, 2007). 이러한 주장은 심

지어 복지국가 개념을 재규정(reappraisal)하는 데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

로 이어지고 있다(Wincott, 2001: 409). 이들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정당한 복지국가 간 비

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차원으로써 다양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속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 혹은 범주를 선택하고, 분석방법으로써 복지국가의 변화과정과 

전략 및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연구자에 따라 종속변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지표의 개발이다(Green-Pedersen, 2007). 예를 들어, Scruggs(2007)은 기존의 지출데이터

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지수와 급여를 둘

러싼 다양한 조건들을 보완하여 사회권에 기반한 새로운 관대성지수(generosity index)

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개발 방식은, 기존의 복지지표와 마찬가지로, 분석

차원의 문제와 분석방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복지국가의 속

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단일한 지표 

자체만으로는 변화의 방향과 정도 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목적에 따라 상이한 종속변수를 선택하는 대안적인 전략이 제안되기도 

한다. Bonoli(2007: 39)는 연구자의 목적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도를 평가

하는 것이라면 보다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치분야에서의 정

책결정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다 협소한 종속변수의 선택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특히 복지국가의 제도영역을 구성하는 데 있어 산업사회의 사회정

책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은 물론이고, 정부의 산업규제나 노동보호의 노력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소득자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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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s) 중 하나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복지국가의 

변화와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종속변수의 문

제를 통해 드러난 복지국가 연구의 분석차원과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

지지출과 같이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과 수준뿐만 아니라, 복지국

가를 둘러싼 노동시장에서의 산출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조망하는 논의(Amable, 

2002; 안재흥, 2004; 백승호, 2005; 홍경준, 2007)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비록 이들의 주장은 연구대상과 분석관점의 미시성 등에 따라 상당히 폭넓은 스펙

트럼을 가지지만, 대체로 사회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이 상호 모순된 방향성을 가진 채 

충돌하기보다 서로의 실패를 보완하거나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 수준의 조정을 수행

하는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홍경

준(2007)은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정책 간 상보성을 매개하는 사회적 선호에 대한 경험

적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는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제도와 관대한 복

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하며, 이를 매개하는 것이 임금분산에 제약된 사

회성원의 선호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주의적 연구들과 앞서 설명한 Bonoli의 주장은 복지(혹은 분배)만을 통

해 체제분석을 시도해 온 기존 복지체제론의 연구경향을 극복하려는 본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와 노동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적인 

제도적 성과들의 결합방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복지체제 연구의 최근 경향을 반영할 뿐 

아니라, 복지지출과 같은 단일차원의 분석에 비해 보다 풍부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변화와 전략의 다차원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에 따르면, 노동과 복

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형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

는 본 연구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핵심적인 제도영역을 선

택하고, 개선된 방법론을 통해 변화의 방향성 및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인 접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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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성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변화를 파악하고 동아시아 복지

국가의 유형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Fuzzy-set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각 

변수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이념형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분석

기간, 주요 변수설정, 그리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대상과 기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기존 복지체제론이나 ‘변화하는 복지국가’에서 주로 언급되어 온 

11개 OECD 회원 국가이다. 여기에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호주, 영국, 미국, 보수

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덴마크, 핀란드, 스

웨덴, 그리고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대상 국가를 제한한 이

유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데이터의 확보 가능성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각 체제 유형을 

대표하는 동일한 수의 복지국가를 선별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념형에 소속되는 점수인 

Fuzzy-membership Score(이하 FMS)를 생성하는 표준화(calibration) 작업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주관성과 상대성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Esping-Andersen의 유형화가 대상 국

가들의 탈상품화 기준에 따른 차이만을 부각시킨다기보다, 유형별로 자본주의 시장과 복

지국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나 아이디어, 제도설계 등의 폭넓은 정치 ․ 경제 영역에서의 

상이한 기반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남궁현 ․ 권혁용, 2008: 350-351).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80년대 소위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리던 시기의 종언이 

거론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역의 통합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Maastricht 조약

이 체결되어 전 세계적인 복지개혁이 동시에 진행된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주요 제도의 장기적인 변화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복지

국가 변화에 관한 연구자들(Kvist, 2007; Vis, 2007)의 기간 설정과 동일한, 5년 단위로 측

정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만 결측치가 있을 경우, 전년도와 다음 년도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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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

앞서 살펴 본 종속변수의 문제를 극복하고, 후기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사회적 보호로써 

복지국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임금)소득의 불평등, 시장통제를 통한 고

용보호, 그리고 국가의 복지노력(welfare effort)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소

득불평등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자료의 부족으

로 인해 비교연구의 활용에 제약이 큰 지니계수(gini index) 대신, 대상 국가의 시계열 자

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임금분산(wage dispersion)을 활용하였다. 임금분산은 임금

소득에 국한되고 시장소득의 격차만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소득분포의 불평등

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에 비해 일국의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

다. 그러나 불평등 수준을 확인함에 있어 두 지표 중 어떤 것이 더 탁월한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국가 간 비교 시 나타나는 불평등 순위의 차이는 어떤 변수를 선택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Brandolini and Smeeding, 2008: 14).7) 그

러나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임금분산은 이들 제도와 깊은 상관

성이 있으며(홍경준, 2007), 지니계수가 소득불평등의 결과 측면을 강조하는 지표라면, 

임금분산은 소득격차를 축소하려는 국가의 ‘투입’(input) 측면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는 점에서, 복지국가 비교 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8) 임금분산의 국가 

간 비교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수는 OECD Labour Force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총

임금분산지수(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이다. 이는 풀타임 근로자의 총소득격차를 

분위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소득 1분위와 5분위, 그리고 9분위 간 상대적 비중과 중

위소득 67% 이하 근로자의 소득비율(low pay incidence)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격차를 가장 극명하게 보

여주는 소득 9분위/소득 1분위(decile 9 / decile 1)를 활용하였다. 

둘째, 노동시장으로부터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도는 시장논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수준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호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OECD

7) 실제 이들은 LIS 데이터를 통해 구축한 지니계수와 임금분산을 비교하였는데, 이들 두 지표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상관계수 0.980).
8) 복지가 시장에서 분배된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제라면, 임금분산은 소득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시

장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구의 많은 복지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연대

임금이나 중앙교섭, 최저임금제 등의 실행을 통해 임금분산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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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보호 입법지수(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를 활용하였다. 이 

지표는 노동시장에서 실행되는 14가지의 법 규제를 정규직 보호, 임시직 규제, 집단해

고의 규제 등의 세 항목으로 평가하여 0에서 6까지의 숫자로 표현한 종합지수인데, 노

동시장 관련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변수이다(OECD, 2004; Vis, 2007; 김

종일, 2010). 고용보호법제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노 ․ 사간 단체협약과는 달리, 정부

에 의해 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actor)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노동

시장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 혹은 억제되도록 이끌고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구조를 변

화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와 노동의 관계를 조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

다(황선자 ․ 이철, 2007). 이러한 고용보호의 엄격성 정도는 사용자의 해고비용을 높임으

로써 전체적으로 풀타임과 장기고용을 강화하여 근로소득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반면, 

노동력의 원활한 조정을 저해하여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고실업을 유발하며, 내부자

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대신 외부자의 진입(신규고용)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대상

이 되기도 한다. 

셋째, 복지국가 비교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사회복지지출이다. 사회복지

는 시장을 통해 분배된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가구를 보호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사회복

지지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 실증적 측면에서 

논쟁적인 변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지출 변수를 폐기하고 새로운 ‘종속변수’

를 생산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인가? 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사회복지지출

을 대체할 새로운 변수를 구축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한 이론적 ․ 방법론적 난제들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복지국가의 변화와 방향성을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는 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록 활용상의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노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Castles, 2004) 사회복지지출을 통

해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파악하였다. 다만 고려할 점은 OECD에서 제공하는 사회복

지지출은 공공, 법정민간, 자발적 민간지출로 구분되는데, 어떤 지출을 포함하고 배제

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De Deken and Kittel(2007: 101)은 사회적 

욕구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는 공적지출(public 

spending)이 아닌 총지출(total spending)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료 구성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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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지 못한 자발적 민간지출로 인해 총지출 규모의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념적 모호성(conceptual ambiguity)이 낮고, 자료의 누

락이 적은 공공복지지출과 법정민간복지지출만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대상

에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할 경우 더욱 유효한 방식일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대부분

의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복지제공 수준은 저조한 반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복지제공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왔다는 측면을 반영하기가 용이하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성장한 대기업 노동

자들을 포섭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양재진, 2001), 국가에 의해 강제적 지급규정이 마

련된 퇴직금 등의 법적인 기업복지가 국가복지의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

로써 복지제공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해 왔다. [그림 1]은 상기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다차원적인 복지국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제도영역을 도식화한 것이다. 정육면

체에서 앞과 위의 오른쪽 면은 임금평등, 고용보호, 복지지출의 수준이 모두 높은 전통

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유형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1] 복지국가 변화 분석을 위한 속성 공간

1) 분석방법

노동시장제도의 성과와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국가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당 국

가의 이념형을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uzzy-set 접근방식을 이용해 Ragin(2000)이 

수립한 이념형 분석(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비교사회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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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으로(Kvist, 2007; Vis, 2007), 퍼지집합점수

(Fuzzy membership score)를 이용해 해당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열(institutional arrange-

ment) 또는 제도적 조합(possible combinations)이 이념형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Fuzzy-set 접근을 통한 이념형 분석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하나의 사

례(case)를 속성들(properties)의 복합적 결합으로 인식함으로써 속성들 중 어느 하나의 

변화가 이념형의 차이로 드러난다(김종일, 2010: 262). 예를 들어 임금분산, 고용보호, 복

지지출 등의 다차원적 속성으로 구성된 복지국가의 시계열적 변화과정은 복지지출이

나 탈상품화와 같은 단일 지표의 변화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념형 분석은 해당 복지국가가 특정 이념형에 소속되어 있는 정

도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허용한다(Ragin, 2008: 19). 따라서 완전소속(1점)과 완전비소속

(0점)을 양 극단으로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0.5점, 0.7점 등에 해당하는 국가의 상대적 위

치에 언어(약간, 다소 등)를 부여함으로써 정도(degree)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 

복지국가의 주요 속성들을 배치하고 그 결합방식에 따라 상이한 속성 공간(property 

space)을 부여함으로써, 복지국가 유형화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복지국

가가 임금평등, 고용보호, 복지지출의 세 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각각의 속

성들은 강함(높음)과 약함(낮음)으로 나뉘어 총 8가지의 속성 공간()이 생성되며 이렇

게 조합된 공간들은 복지국가의 이념형이 된다. 넷째, 이들 속성 공간 혹은 이념형은 복

지국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데, 이념형 분석을 통해 개별 복지

국가가 걸어온 전형적인 변화양식과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비전형적인 이념형

(atypical type)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지국가의 축소, 수렴, 경

로의존 또는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의 존재여부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9)

[표 1]은 임금평등, 고용보호,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구성한 8가지 속성공간의 진리

표(truth table)이며, 각 속성은 복지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이념형을 나타낸다. 이

념형1은 세 가지 변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동과 복지의 상보성이 큰 가장 발전

된 수준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10) 기존의 복지체제 유형화 연구의 성과를 고려할 

9) 기존 복지체제 논의에서 거론되어 온 주요 유형을 활용하는 대신 이념형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복지국가 변화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여(Gilbert, 2002; Goul-Andersen, 2005) 복지국가가 

기존의 유형만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수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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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금평등, 고용보호, 복지지출을 통해 구성한 복지국가의 진리표

이념형
변수

속성 모델
임금평등(E) 고용보호(P) 복지지출(S)

1   E   P   S   E *   P *   S 구사민주의

2   E   P ~S   E *   P * ~S
3   E ~P   S   E * ~P *   S 신사민주의

4   E ~P ~S   E * ~P * ~S 호주

5 ~E   P   S ~E *   P *   S 보수주의

6 ~E   P ~S ~E *   P * ~S 남부유럽

7 ~E ~P   S ~E * ~P *   S
8 ~E ~P ~S ~E * ~P * ~S 자유주의

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의 전통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

다. 한편 이념형3은 임금분산과 복지지출 정도는 높은 반면 고용보호 정도는 낮은데, 최

근 유연안정성 전략을 채택한 덴마크 등의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다. 

Kvist(2007)의 용어를 차용한다면, 신사민주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

주의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대륙 유럽의 국가들은 이념형5에 소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들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계층간 임금격차가 커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

로 높은 복지지출과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조합주의적 전통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는 국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념형8은 세 가지 제도범

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저복지국가 유형으로 전형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들

이 소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념형4는 고용보호와 복지지출은 낮은 반면, 소득평등

의 수준이 높은 유형으로 국가와 법정에 의해 최저임금액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호주

의 ‘임금소득자 복지국가’(wage earner’s welfare state)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념형6은 법적인 고용보호 수준만 높은 유형으로, 이러한 특징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

스 등의 남유럽 복지국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념형2와 7은 가설적 조합

(hypothetical combination)일 수 있는데, 일부 복지국가에서 일시적 혹은 전략적으로 이

들 중 하나 이상의 속성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분석결과 기존의 이론

이나 실증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속성이 지배적인 복지국가가 드러날 경우, 새로

운 복지체제 논의의 단초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 임금분산의 경우, 값이 크다면 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calibration시 역점수를 채택하였고, 
변수명도 임금평등으로 수정하였다.



● 144

이념형 분석을 위해서는 주요 변수들(임금평등, 고용보호, 복지지출)을 fsQCA 프

로그램을 통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에 내장된 calibration 함수를 활용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Fuzzy 집합 성립을 위한 세 개의 질적 분기점(qualitative an-

chors)인 가장 높은 정도(fully in), 가장 낮은 정도(fully out),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규정

하기 어려운 중간지점인 분기점(cross-over point)을 설정하는 것이다.11) 질적 분기점을 

선택하는 것은 이론과 경험지식에 바탕을 둔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론’에 입각하여 특정 값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이유로 연

구자들은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질적 분기점을 설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Vis(2007)

는 EPL이 0.5 이하이면 해고가 완전히 자유로워 fully out of the set protection이며, 3.0 

이상이면 해고가 어렵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fully in the set protection으로 

규정하였다. 중간분기점(cross-over point)은 두 점수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1.8로 설정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국가 간 비교측면에서 볼 때, 결과의 활용가능성을 크게 기

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구분점에 대한 설정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대비’라는 일반적인 비교준거에 비해 탁월한 기준이라고 보

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

교시 활용도가 높은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12)

이러한 이념형 분석에는 몇 가지 원칙과 원리가 적용된다(Kvist, 2007: 210-211). 첫

째, 부정의 원리(principle of negation)로써 임금평등(E), 고용보호(P), 사회복지지출(S)의 

이념형 점수(FMS)가  ,  , 일 때 Fuzzy-set은 각각의 부정형인 ~E, ~P, ~S에 1-

인 값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임금평등(E) FMS가 0.44이면 임금평등의 부정형(~E)은 

0.56점이 된다. 둘째, 최소값의 원리(minimum principle)이다. 이는 구축된 이념형에 따

라 점수를 부여할 때, 최소값을 해당 이념형의  FMS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프랑

스 1990년에 부여하는 8가지 이념형별 점수 중 이념형5(~E*P*S)의 점수는 ~E(0.56), 

11) Ragin(2000)은 이 외에도 다양한 분기점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실제 Kvist(2007)는 급여의 접근

성(accessibility), 관대성(generosity) 그리고 의무(obligations)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개의 질적 분기점을  상정

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념형 점수의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점수 해석이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김성욱, 2010).
12) 평균값과 중간값 중 무엇을 중간분기점(cross-over point)으로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사실상 존재

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일국의 노동 및 복지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시 OECD 평균을 활용한다는 경험에 입각

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실제로 중간값을 중간분기점으로 취해 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념

형 점수(FMS)가 0.01 수준에서 약간의 차이만 발견될 뿐 이념형이 바뀌는 등의 커다란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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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지국가 속성별 질적 분기점

속성
완전 소속(=1) 중간분기점(=0.5) 완전 무소속(=0)

95% 평균 5%

임금평등  2.133  3.144 4.551

고용보호  3.750  2.102 0.600

복지지출 29.158 19.438 5.563

P(0.84), S(0.85) 중 최소값인 0.56으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최대값의 원리(maximum 

principle)가 있는데, 이는 각 시계열에 부여된 8가지 FMS 점수 중 가장 큰 점수를 해당 

시점의 최종 FMS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1990년 프랑스가 이념형1부터 8까지 

0.44, 0.15. 0.16, 0.56, …, 0.15의 FMS를 가진다면, 이 중 최대값인 0.56이 1990년 프랑스

의 최종 FMS가 되며, 1990년 프랑스의 임금평등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으나, 고용보호와 복지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념형5에 다소 낮은 수준으

로 소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3) 한편 연구자는 그가 활용하는 이론 및 현실 인식 등에 

기초하여 FMS에 부여하는 언어표식과 점수의 관계를 매우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기점(0.5) 이상의 점수 중 0.75 이상이면 강한 멤버십(F)으로, 0.75 미만

이면 낮은 멤버십(M)으로 명명하였다.14) 이념형 분석을 위한 변수별 세 가지 질적 구분

점은 [표 2]와 같다.

4. 분석결과

1) 분석범주별 국가 간 차이와 변화

노동-복지 관계를 통해 살펴 본 복지국가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임금평등의 연도별 FMS를 살펴보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

13) 소속점수(FMS)가 중간분기점(cross-over point)인 0.5를 기준으로 상하 이동하는 경우는 질적변화이고, 중간분

기점을 넘지 않는 이동(예: 0.85 → 0.92)의 경우는 양적 변화로 해석한다(김종일, 2010: 264).
14) Kvist(2007)는 FMS가 1점이면 완전 포함(fully in), 0.84-0.99이면 거의 완전 포함(almost fully in), 0.01-0.17은 거의 

미포함(almost fully out), 0점이면 완전 미포함(fully out) 등의 9개 언어표식으로 구분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방법

은 점수 해석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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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1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 영국, 미국은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임금평등의 수준이 가장 심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0.5점을 중심으로 부침을 거듭하는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근로소득은 가구소득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

라는 점에서 소득불균형 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OECD, 2010: 78). 그리고 임금평등수준은 일반적으로 중앙화된 임금교섭(collective 

wage bargaining)의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공공부문 고용삭감

이나 민영화와 같은 복지국가 개혁전략의 주요한 성과로도 주목을 받아왔다(Clayton 

and Pontusson, 1998: 94). 즉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급여수준의 개인간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였는가는 복지축소에 대한 다양한 압력(대표적으로 시장력 market forces)에 국

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

에서 임금평등 혹은 임금분산만을 놓고 볼 때 노르딕 국가들은, 같은 기간 금융자본화

에 따른 자본의 이동가능성 증대와 세계적 경제위기 등의 비슷한 위기를 경험한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저항하는 복지정치(politics against market)

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

에서 근로소득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1990년 0.95에서 1995년 0.87로 변화하였고, 2005년에는 0.82로 지속적인 악화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미계열 국가 중에서 임금분산 수준이 가장 양호한 호주와 

— 미국에 이어 가장 큰 임금분산을 보이는 —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뚜렷하게 목

격되는 현상이다.15)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의 노동시장제도는 실

업, 고용불안,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의 삶을 보호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고 소득분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황선자 · 이철, 2007: 43). 고용보호 수준의 변

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이 노동자에 대한 법적보호의 소속정

도가 가장 높은 반면, 호주, 영국, 미국 등의 영미계열 국가들은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15) 이렇게 소득격차가 전체 국가로 확산되는 경향은 그것이 고소득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층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해 OECD(2010: 81)
는 저임금계층의 근로소득 감소와 하위층의 남녀 간 분배격차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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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호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고

용보호 정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종신고용형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간주되어 온 일본의 법적 보호정도가 분기점 이하인 반면, 비록 급격한 감소경향

을 보이긴 했으나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OECD에

서 제공하는 EPL 지수가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표라는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

로 보인다. 실제 일본은 강력하고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 낮은 이직률 및 높은 기업 내 노

동이동성 등의 법외적인 보호가 강도된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Ebbinghaus and Manow, 2001: 3-10), 한국은 1970-80년대 고도

성장 시기 광범위하게 확산된 저임금근로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법적인 고용보호가 

진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최경수, 2001).16) 이 외에도, 호주와 프랑스

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앞서 살펴 본 임금분산의 변화과정과 유사한, 시계열적

인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상당한 수준(fairly in the set)의 고용보호 소속정도를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

격히 낮아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000년대 독일,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유사하게 관찰

된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들과 한국의 사례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수반된다. 유럽 국가들의 고용보호 소속정도의 감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

행되어 온 유연한 노동시장과 높은 수준의 활성화 정책(activation), 그리고 관대한 복지

급여라는 소위 ‘유연안정성의 트라이앵글’(The Golden Triangle of Flexicurity)의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Madsen, 2002). 따라서 고용보호만을 놓고 볼 때, 90년대 중

반 이후 덴마크는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의 영미계열 국가들과 같이 분기점 이하의 낮은 

소속정도를 보이지만,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대한 복지급여와 노동시장 재

진입 프로그램 등의 다른 요인들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6) 이러한 한국의 고용보호 패턴은 1990년대 경제성장의 둔화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

게 되는데, 고용보호법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98년 2월의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한국은 

경제성장의 약화가 노동시장(특히 높은 임금상승률)에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MF의 구

제금융 양해각서에 따라,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법적 ․ 제도적 변화는 실

제 2000년대 이후 고용보호지수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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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임금평등(E), 고용보호(P), 사회복지지출(S)의 년도별 추이와 FMS

국가 년도　
임금평등 (임금분산) 고용보호 복지지출

value FMS value FMS value FMS

스웨덴

1990 1.99 0.97 3.49 0.93 30.23 0.97 
1995 2.20 0.94 2.47 0.66 32.37 0.98 
2000 2.35 0.91 2.24 0.56 28.97 0.95 
2005 2.23 0.94 2.24 0.56 29.51 0.96 

덴마크

1990 2.16 0.95 2.40 0.63 25.60 0.87 
1995 2.49 0.87 1.50 0.23 29.42 0.96 
2000 2.51 0.87 1.50 0.23 25.96 0.88 
2005 2.64 0.82 1.50 0.23 27.44 0.92 

핀란드

1990 2.49 0.87 2.33 0.60 24.12 0.81 
1995 2.34 0.92 2.16 0.53 30.73 0.97 
2000 2.41 0.90 2.09 0.49 24.24 0.81 
2005 2.49 0.88 2.02 0.46 26.02 0.88 

네덜란드

1990 2.62 0.83 2.73 0.76 26.02 0.88 
1995 2.77 0.75 2.73 0.76 24.49 0.83 
2000 2.90 0.67 2.12 0.49 20.55 0.58 
2005 2.91 0.67 2.12 0.49 21.41 0.65 

프랑스

1990 3.26 0.44 2.98 0.84 25.12 0.85 
1995 3.08 0.55 2.98 0.84 28.71 0.95 
2000 3.10 0.53 2.98 0.84 28.00 0.93 
2005 2.91 0.67 3.05 0.85 29.32 0.95 

독일

1990 4.27 0.08 3.17 0.88 23.28 0.77 
1995 3.06 0.56 3.09 0.86 28.30 0.94 
2000 3.24 0.45 2.34 0.61 27.86 0.93 
2005 3.27 0.44 2.12 0.51 28.36 0.94 

호주

1990 2.80 0.73 0.94 0.09 13.13 0.20 
1995 2.91 0.67 0.94 0.09 17.15 0.38 
2000 3.01 0.60 1.19 0.14 18.20 0.43 
2005 3.12 0.52 1.19 0.14 16.91 0.37 

영국

1990 3.42 0.36 0.60 0.05 17.07 0.37 
1995 3.48 0.33 0.60 0.05 20.46 0.58 
2000 3.46 0.34 0.68 0.06 19.30 0.49 
2005 3.60 0.27 0.75 0.06 21.38 0.65 

미국

1990 4.34 0.07 0.21 0.02 13.99 0.24 
1995 4.59 0.04 0.21 0.02 15.84 0.31 
2000 4.49 0.05 0.21 0.02 14.85 0.27 
2005 4.86 0.03 0.21 0.02 16.17 0.33 

한국

1990 3.86 0.18 2.74 0.77 3.09 0.03 
1995 3.62 0.27 2.74 0.77 3.55 0.03 
2000 4.04 0.13 2.03 0.46 5.54 0.05 
2005 4.48 0.05 2.03 0.46 7.02 0.06 

일본

1990 3.16 0.49 1.84 0.37 11.62 0.16 
1995 3.01 0.60 1.84 0.37 14.72 0.26 
2000 2.98 0.62 1.43 0.21 17.24 0.38 
2005 3.12 0.52 1.43 0.21 19.1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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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이념형 점수 현황을 살펴보면, 점수의 분포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높은 정도의 복지지출을 보여주는 국가군으로 사민주

의 복지국가와 유럽대륙 국가들이 이에 해당되며, 다른 하나는 낮은 복지지출 정도를 

보여주는 자유주의 국가와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이다. 또한 네덜란드를 제외한 이들 국

가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 약간의 부침은 존재하나 — 시계열적으로 그 수준이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증가, 노령화, 정치

적 선택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대상 국가의 복지

수준이 모두 확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Siegel(2007: 67)의 주장처럼, 지출에만 기반

한 분석은 복지국가 변화의 전체 그림을 포착할 수 없으며, 이는 복지국가 변화과정의 

다차원적인 파악을 시도하는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2) 복지국가의 변화: 경로와 전략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들은 어떠한 변화과정을 경험해 왔으며, 그 변화의 

결과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표 4]는 노동-복지 관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8가

지 이념형에 따라 계산된 FMS값을 통해, 개별 복지국가의 질적 차이와 정도, 그리고 변

화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별 복지국가의 변화가 시계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 왔으며, 그것이 소위 축소 혹은 확대의 과정인지, 체제전환 또는 경로

의존의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통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대체로 임금평등 

수준과 고용보호 정도, 그리고 복지지출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

념형1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위치성은 2000년대 들어 변화하게 되는데, 전통적

인 사민주의 국가의 특성을 유지하는 스웨덴과는 달리,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는 비

록 시기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고용보호의 엄격성이 평균 이하보다 낮은 이념형3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 이 시기 도입된 다양한 노

동유연화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높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해 왔는데, 이러한 ‘고용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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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employment miracle)(De Groot and Elhorst, 2009: 395)이 가능했던 이유는 높은 수준

의 직업이동 및 낮은 직업보장(job tenure)과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대한 복지지

출,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transformation)과 재진입을 독려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라는 세 가지 핵심제도를 성공적으로 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Madsen, 2002). 흥미로

운 점은 유연안정화 모델이 활발하게 거론되며 그 성과에 대한 다양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비록 낮은 소속점수(0.51)를 보이기는 하나, 덴마크, 핀란

드와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향성은 스웨덴에서도 미약하게 발

견된다. 스웨덴은 사민주의 국가들 중 가장 전통적인 복지국가 발전경로를 유지한 것으

로 보이지만, 이념형1의 소속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념형3의 소속점수는 

시계열적으로 증가하여 중간분기점에 근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웨덴도 다른 사민주

의 국가들과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사민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일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완전한 ‘체제전

환’(regime shift)과 같은 급격한 변화인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00년대 이후 북구의 복지국가들은 노동-복지와 관련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변화의 경향이 특정한 방식으로 수렴(convergence)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호주, 영국, 미국의 변화를 살펴보자.17) 잘 

알려져 있듯이, 영미계열 국가들은 낮은 국가복지와 시장지향적 노동시장 구조를 특징

으로 한다(Esping-Andersen, 1999).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의 복지국가 이

념형은 지속적으로 이념형8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 정도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임금평등, 고용보호 및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상

당히 저조한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것이다. 반면,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영국과 호주는 다소 상이한 변화의 경로를 보여준다. 우선 영국에서는 이념형7과 8

의 특성이 함께 관찰되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은 일부 복지지출 확대를 중심으

17) 호주를 제4의 복지체제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여전히 논쟁적일 뿐 아니라, 논의의 간결성(parsimony)을 

위해 미국, 영국과 유사한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간주하였다. 호주 복지국가의 복지체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Esping-Andersen(1999) 제5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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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변화 전략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두 변수인 임금평등과 

고용보호에서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러한 변화가 영국 복지국가의 질적 

전환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호주는 노동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념형4에 소속되어 있

다. Esping-Andersen(1999)에 따르면 호주는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조사에 

기반한 관대한 급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가 통제하는 광범위한 최저임금 

제도와 강력한 누진적 조세제도, 낮은 실업률 등을 통해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 임금

격차가 낮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Castles(1985: 102-9)는 이와 같은 호주를 ‘임금소득자 

복지국가’(wage earner’s welfare state)로 규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공정임금(fair 

pay)에 입각하여 전통적으로 복지지출보다는 임금문제에 집중해 온 호주 특유의 노동-

복지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임금평등 수

준을 유지하던 호주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과 유사한 이념형8로 변화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평등, 고용보호, 복지지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비단 호주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

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국가들 중 해당 기간 동안 임금분산 수준이 감소한 국가는 핀

란드와 프랑스뿐이며,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하게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증

가해왔다.18)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호주는 다소 특이한 변화과정을 경험했던 것

으로 보이는데, 비록 낮은 정도이기는 하나 고용보호와 복지지출이 증가경향을 보여 왔

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볼 때, 일반적으로 저복지국가로 대표되어 왔던 영미계열 국가

들도 앞서 살펴 본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일정한 수렴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향후 자유

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며,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8) 근로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숙련기술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진보와 편향적 노동수요구

조(Katz and Autor, 1999), 세계화와 노조조직률의 감소(Card, 2001; Milanovic and Squire, 2007), 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준의 변화(Atkinson, 2001), 고등교육 투자의 수익률 감소(유경준, 1998), 경기변동에 따른 숙련근로자

의 저숙련 노동 대체현상(Albrecht and Vroman, 2002) 등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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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보수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조합주의적 노동시

장 구조에 따라 계층간-직종간 임금평등 수준은 낮지만, 법적인 고용보호와 복지지출 

수준은 높은 이념형5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분석 결과, 이는 일정 정도 타당한 측

면이 있지만, 두 국가의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 일부 수정할 필요성도 확인된다. 우선 독

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 소득불평등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어, 이념형1에 낮은 정도로 소속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전형적인 보수주의 복

지국가의 이념형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과는 달리 1990년

대 초반에만 낮은 정도의 이념형5 소속을 보인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사민주의 복지

국가의 전형적 이념형으로 간주한 이념형1에 속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속의 정

도 또한 증가되어 그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공

통적인 특징은, 임금평등 정도가 복지국가의 질적 변화를 유인하는 주요인이었다는 점

이다. 이들 유럽대륙 국가들은 ‘내부자-외부자’로 분리된 이중적 노동시장제도의 특징

으로 인해 청년과 여성노동력의 한계화와 주변화를 경험해 왔으며, 대중들이 이미 관대

한 복지제공 체계에 의존되어 있어 정부는 과감한 복지삭감을 단행하기보다 사회보험 

확대나 실업자 보호정책의 강화, 노령연금 인상 등 기존의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Esping-Andersen, 1999). 이를 통해 우리는 두 복지국가가 변화의 경

로는 상이할 수 있으나, 변화전략상의 공통점을 가진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을 통해 살펴 본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변화이다. 먼저 일

본은 1990년대 초반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보이는 이념형8에 소속되어 있었으

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이념형4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보호

와 복지지출의 정도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임금소득의 평

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복지국가 이념형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박병현 외(2007: 81-83)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통

해 살펴 본 일본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유럽의 복

지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OECD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

에 불과하다.19) 일본의 시장소득 불평등도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

19)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간 차이의 백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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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크지 않아도 전체적인 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임금소득에 의한 시장소득 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

등 수준을 완화할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2005년 이념형4의 소속

정도는 질적 분기점을 조금 넘은 수준(0.52)으로 감소한 반면, 이념형 3과 7, 그리고 8의 

소속정도는 0.48까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기간 내 일본은 각 이념형에 속하는 

소속정도가 매우 유사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례(ambiguous 

case)일 수도 있다. 반면 한국은 다른 대상 국가들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이념형을 보여

주고 있다. 1990년대 한국은 법적인 고용보호 수준은 높은 반면, 임금평등 수준과 복지

지출 수준은 낮은 이념형6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복지국가 이념형

이다.20)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호의 후퇴를 경험하고, 미국, 호주 

등과 유사한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비단 

법적 고용보호 수준의 감소만으로 설명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으며, 임금소득의 불평

등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제공

된 ‘안정적인 고용’이라는 국가 차원의 보상시스템이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체제의 

도래로 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능해진 파견근로 등의 저임금-비정규 고

용이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노동-복지를 중심으로 한 동

아시아 복지국가 비교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비록 동아시

아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공유하나, 복지국가 변화의 경로와 동원한 전략 간 유사성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21)

20) 이는 본 연구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남부유럽 국가에서 보이는 특성과 유사하다.
21)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떠한 국가에도 해당되지 않는 비전형적 복지국가 이념형(atypical type)도 포함하고 있다. 이

러한 비전형은 이념형2로, 임금평등 수준과 고용보호 정도는 높지만,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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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념형 분석: 경우의 수에 따른 fuzzy membership scores(1990-2005)

국가 년도 1 2 3 4 5 6 7 8

스웨덴

1990 0.93 0.03 0.07 0.03 0.03 0.03 0.03 0.03 
1995 0.66 0.02 0.34 0.02 0.06 0.02 0.06 0.02 
2000 0.56 0.05 0.44 0.05 0.09 0.05 0.09 0.05 
2005 0.56 0.04 0.44 0.04 0.06 0.04 0.06 0.04 

덴마크

1990 0.63 0.13 0.37 0.13 0.05 0.05 0.05 0.05 
1995 0.23 0.04 0.77 0.04 0.13 0.04 0.13 0.04 
2000 0.23 0.12 0.77 0.12 0.13 0.12 0.13 0.12 
2005 0.23 0.08 0.77 0.08 0.18 0.08 0.18 0.08 

핀란드

1990 0.60 0.19 0.40 0.19 0.13 0.13 0.13 0.13 
1995 0.53 0.03 0.47 0.03 0.08 0.03 0.08 0.03 
2000 0.49 0.19 0.51 0.19 0.10 0.10 0.10 0.10 
2005 0.46 0.12 0.54 0.12 0.12 0.12 0.12 0.12 

네덜란드

1990 0.76 0.12 0.24 0.12 0.17 0.12 0.17 0.12 
1995 0.75 0.17 0.24 0.17 0.25 0.17 0.24 0.17 
2000 0.49 0.42 0.51 0.42 0.33 0.33 0.33 0.33 
2005 0.49 0.35 0.51 0.35 0.33 0.33 0.33 0.33 

프랑스

1990 0.44 0.15 0.16 0.15 0.56 0.15 0.16 0.15 
1995 0.55 0.05 0.16 0.05 0.45 0.05 0.16 0.05 
2000 0.53 0.07 0.16 0.07 0.47 0.07 0.16 0.07 
2005 0.67 0.05 0.15 0.05 0.33 0.05 0.15 0.05 

독일

1990 0.08 0.08 0.08 0.08 0.77 0.23 0.12 0.12 
1995 0.56 0.06 0.14 0.06 0.44 0.06 0.14 0.06 
2000 0.45 0.07 0.39 0.07 0.55 0.07 0.39 0.07 
2005 0.44 0.06 0.44 0.06 0.51 0.06 0.49 0.06 

호주

1990 0.20 0.09 0.20 0.73 0.20 0.27 0.20 0.27 
1995 0.09 0.09 0.38 0.62 0.09 0.09 0.33 0.33 
2000 0.14 0.14 0.43 0.57 0.14 0.14 0.40 0.40 
2005 0.14 0.14 0.37 0.48 0.14 0.14 0.37 0.52 

영국

1990 0.05 0.05 0.36 0.36 0.05 0.05 0.37 0.63 
1995 0.05 0.05 0.33 0.33 0.05 0.05 0.58 0.42 
2000 0.06 0.06 0.34 0.34 0.06 0.06 0.49 0.51 
2005 0.06 0.06 0.27 0.27 0.06 0.06 0.65 0.35 

미국

1990 0.02 0.02 0.07 0.07 0.02 0.02 0.24 0.76 
1995 0.02 0.02 0.04 0.04 0.02 0.02 0.31 0.69 
2000 0.02 0.02 0.05 0.05 0.02 0.02 0.27 0.73 
2005 0.02 0.02 0.03 0.03 0.02 0.02 0.33 0.67 

한국

1990 0.03 0.18 0.03 0.18 0.03 0.77 0.03 0.23 
1995 0.03 0.27 0.03 0.23 0.03 0.73 0.03 0.23 
2000 0.05 0.13 0.05 0.13 0.05 0.46 0.05 0.54 
2005 0.05 0.05 0.05 0.05 0.06 0.46 0.06 0.54 

일본

1990 0.16 0.37 0.16 0.49 0.16 0.37 0.16 0.51 
1995 0.26 0.37 0.26 0.60 0.26 0.37 0.26 0.40 
2000 0.21 0.21 0.38 0.62 0.21 0.21 0.38 0.38 
2005 0.21 0.21 0.48 0.52 0.21 0.21 0.48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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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 대상 국가들의 이념형 변화

대상국가 1990 1995 2000 2005 주요 변화 변화 전략

노르딕

스웨덴 1F 1M (이념형 유지)

덴마크 1M 3F 1→3 고용보호 감소

핀란드 1M 3M 1→3 고용보호 감소

유럽
대륙

네덜란드 1F 3M 1→3 고용보호 감소

프랑스 5M 1M 5→1 소득불평등 
감소

독일 5F 1M 5M 5↔1 소득불평등 
증감

영미
계열

호주 4F 4M 8M 4→8 소득불평등 
증가

영국 8M 7M 8M 7M 8↔7 복지지출 증감

미국 8F 8M 8F 8M (이념형 유지)

동
아시아

한국 6F 6M 8M 6→8 고용보호 감소

일본 8M 4M 8→4 소득불평등 
감소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노동-복지의 주요 제도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 이념형뿐만 아니라, 변화 전략상의 수렴과 분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복지국가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은 기존의 유형화 연구가 보여

주지 못한 양적-질적 측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각 복지국가들의 시계열적 변화과정 및 변화의 방향과 주요 동

원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주: 숫자는 이념형의 번호이며, F는 강한 멤버쉽(fully in the set)을, M은 약한 멤버쉽(more or less in the set)을 의
미함.

5. 결론

본 연구는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주요 

복지국가들의 변화과정과 전략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최근 급격한 정치경제 및 인구학

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유형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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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기존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비교

사회정책연구 상의 방법론적-이론적 적절성 논쟁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다차원

적 측면을 연구에 반영하고 Fuzzy-set 접근을 이용하여 기존의 단편적인 인과관계 분석

경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

복지의 결합방식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각 복지국가들은 나름의 고

유한 제도적 결합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념형의 변화를 경험한 반

면, 스웨덴이나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기존의 복지제공 방식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복지체제에 따라 조망하면, 우선 노르딕국가의 경우 스웨

덴은 전통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고수한 반면, 덴마크와 핀란드는 유연안정

성 강화전략을 통해 낮은 고용보호의 수준을 보이는 신사민주의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구분되는 유럽대륙 국가들은 대체로 사민

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여,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사민주

의와 신사민주의 형 복지국가로의 질적 전환을 경험한 반면, 독일은 전형적인 보수주의

체제 특성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미계열의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복지지출과 임

금분산의 조정을 통해 이념형 변화를 보였으나, 호주와 미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이

념형으로 변화하거나 이념형을 유지한 반면, 영국은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이념형의 

단기적 변화를 반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복지국가들 중 한국은 자유주의 복

지국가의 속성을 보이나, 일본은 다소 혼재되고 차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양상은, Esping-Andersen(1996)의 설명처럼, 혼합형 복지국가의 특성을 보여

주는 실증적 근거일지도 모른다.

한편, 개별 복지국가들이 변화를 위해 동원한 전략에도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하

는데, 프랑스와 독일, 호주, 일본 등은 임금소득의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거나 후퇴시키

는 방식을 통해 복지국가 변화를 도모한 반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한국 등은 법

적인 고용보호 정도를 감소시키는 변화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미국

은 다양한 변화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제공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체제

유지능력이 다른 여타의 국가들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복지국가

의 변화는 단일한 변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의 과정과 방향, 그리고 동

원전략이 존재하며, 이념형 분석은 이러한 복지국가 변화의 다차원적 측면을 동시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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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도 존재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먼저 노동시장제도와 관

련한 두 가지 변수인 임금분산과 법적 고용보호 지수(EPL)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큰 동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비교연구에 적절한 변수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적인 보호 수준만을 지수화한 EPL 지수는 실제 노동시장의 경직

성과 유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중국

이나 대만, 혹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의 사례만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비교연구를 시도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

다. 추후 동아시아 국가와 서구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자료의 축적을 통해 이에 대한 가능

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복지논쟁’이 정치 ․ 사회영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국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형식적

으로나마 안정적 고용을 가능하게 했던 안정망으로써의 고용보호 관행이 제도개혁을 

통해 후퇴함으로써, 저임금-비정규 고용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양극화로 대표

되는 임금 및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과 시민사

회 영역에서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급여가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확대와 보다 상승된 최저임금 수준의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

던 것이다. 이는 곧 근로소득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노동시장 상

황의 개선책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즉 노동-복지를 중심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를 

논의하는 과정은 크게 복지지출 확대와 근로소득의 불평등 완화라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를 앞서 구축한 이념형을 토대로 설명하면, 전자의 전략(복지지출 확대)은 

영국이 주로 취해 온 변화 전략을 수용하는 것이며, 후자의 전략(임금분산 완화)을 채택

함으로써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복지국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전략 모두 

악화된 노동시장과 저복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지만,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는 

쉽게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바람직한 한국의 복지국가 변화 전략을 모색하

는 후속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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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State 

Changes and Strategies

Kim, Kyo-seong* & 22)Kim, Seong-Wook**23)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and strategies of 

welfare states based on the welfare-labor nexus, an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categorizing the East Asian welfare regime. This study reflected multi-dimensional 

aspects of welfare states and assessed the extent of the relevant changes using ide-

al-type analysis based on a fuzzy-set approach to overcome or circumvent existing 

methodological–theoretical limitation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most countries 

were shown to have their own systematic combination of welfare-labor nexus and 

changing strategies, whereas Sweden and US have maintained traditional charac-

teristics of welfare programs. In particular, East Asian countries exhibit divergent 

patterns of change and strategies that cannot be converged into a single category. 

Whereas Korea has changed into a liberal welfare state using a strategy designed 

to lower th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Japan has mainly utilized 

a wage inequality design, which employs some hybrid and unique features.

Key words: welfare state, East Asian welfare regime, social expenditure, income 

dispersio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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